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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사건번호 1786/2008

자유권규약위원회 106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2012. 10. 15. ~ 11. 2.)

진 정 인 : 김종남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8. 1. 15. 같은 해 1. 16 및 4. 25. (최초제출일)

참 고 문 서 : 2008. 4. 29.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97호 결정(서면으로 발행

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2. 10. 25.

주 제 : 의무적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본 안 쟁 점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절 차 쟁 점 :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규 약 조 항 :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5조 제2항 (b)호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 106차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1786/20081)

진 정 인 김종남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1) 본 진정 심리에 참석한 의원 명단 : Mr. Yadh Ben Achour,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Ahmad Amin Fathalla, Mr. Cornelis Flinterman, Mr. Yuji

Iwarsawa, Mr. Walter Kȁlin, Ms. Zonke Zanele Majodina, Ms. Iulia Antoanella Motoc,

Mr. Gerald L. Neuman, Mr. Michael O'Flaherty,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le

Rodley, Mr. Fabián Omar Salvioli, Mr. Marat Sarsembayev, Mr. Krister Thelin, Ms.

Margo Waterval

Mr. Michael O' Flaherty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Walter Kȁlin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Gerald L. Neuman과 Mr. Yuji Iwasawa 의원들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Fabián Omar Salvioli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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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자 진정인

당 사 국 대한민국

진 정 일 2008. 1. 15. 같은 해 1. 16 및 4. 25. (최초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

약위원회는,

2012. 10. 25.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김종남 등을 대리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1786/2008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들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견해

1. 388명의 진정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다(진정인 명단은 별첨 1.참조).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동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에서

1990. 4. 10. 발효되었다.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2.1 진정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적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

였다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 16명의 진정인들은 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들

은 헌법재판소가 2004. 8. 24. 결정에서 병역법 제88조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한 양심의 자유와 상

충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

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게 가능하면 개인이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러므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

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2.2 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종국적인 결정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어떠한 항소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3 진정인들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약 600명에서 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매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

3.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내에 없다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2006. 11. 3. 채택된 진정사건번호

2) 모든 진정인들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군복무를 위한 징집영장을 받았다고 밝혔

다. 모든 진정인들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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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2004 및 1322/2004, 윤여범․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견해를 인용하였

다. 이 견해에서 위원회는 현 진정사건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

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08. 11. 14. 답변서 제출을 통해, 당사국은 윤여범․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3)에서의 위원

회의 견해를 언급하며 위원회가 당사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구체적으로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중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종전 결정에서의 위원회의 의견에 관하여, 당사국은 대체복

무를 도입한 국가인 독일과 대만의 법제도가 당사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대만은 전쟁 중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으며, 1950년부

터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1953년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남한에

서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그 가족과 헤어졌다. 당사국은 휴

전협정이 당사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휴전협정은 지

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終戰)선언이나 불가침 및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법체계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있다. 당사국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과 155마일에 이르는 국경

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다.

4.2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떠

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가적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은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

려한다.

4.3 당사국에 따르면, 군대에서 종종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학

업이나 직업상 경력의 중단과 같은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의로 징집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항

상 존재해왔다. 따라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정

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 당사국은 만약 국민적 합의 없이 병역에 대한 예외 주장을 수용한다

면, 병역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으로 이어져 병역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일

반 국민의 신뢰가 약화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병력 확보가 방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당사국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에는 다음

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병력의 공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상호간 및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예외 인정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4.4 “국가적 측면에서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그 자체로 사회 내에서 응집되고 안정

된 다원주의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독특한 안보 상황이

3) 전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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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공정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

라는 의견이다.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제도의 이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다. 오직 이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2005. 7.과 2006. 9.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 인정에 대하여 각각 72.3%와 60.5%가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4.5 당사국은 의무적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 군인

중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참여한

다. 그들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실제로 2002. 6.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 간 충돌에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

었다. 그러므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4.6 당사국은 1990. 4. 10.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가입 시에,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1993. 7. 30. 그 일반논평 제22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이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당사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 시점에

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해석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

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음을 지적한다.

4.7 당사국은 2006. 4.부터 2007. 4.까지 “민․관 합동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덧붙

였다. 이 위원회는 장래 병력 수급에 관한 전망, 병역거부자의 진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외국

의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병역법 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4)

4.8 또한 2007. 9.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복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여론에 대한 연구 결과와 관련 부처․기관의 입장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 “당사국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여기서 제시된 논거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재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진정인들의 주장

5.1 2009년 2월 23일자 의견에서, 진정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위원회가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

였다고 판단한 윤여범․최명진의 진정사건 1321-1322/20045)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기재하였다. 진

정인들은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

5.2 국가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영국과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

이, 덴마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채택하였다

4) 당사국은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윤여범, 최명진 對 대한민국, 진정번호 1321/2004,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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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법들이 위 국가들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또 다른 예로 이

스라엘은 1948년 이래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에 걸쳐 경험한 것들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낳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을 면

제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

을 내렸다.

5.3 나아가 진정인들은 현재 당사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인

원의 2%에 해당하며 이 수가 당사국의 국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

한다. 더욱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감옥에 수감되므로 당사국이 양심

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개선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점에 진정인들은 주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부터의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당사국의 우려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어떤 국가에서도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

부터의 요청이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5.4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필요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기본적 자유는 투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1943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답변하였다.6) 진정인들은 여론

이 규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국의 헌법 또한 규약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당해 사안에서 당사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

적 권리들을 보장한다. 따라서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내법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당

사국의 법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진정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의

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민간 복무제도

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한 2007년 9월 18일에, 국방부는 50.2%가 대체복무 도입을 찬성한다

는 여론조사를 언급하였다. 진정인들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다른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5.5 당사국이 동 규약에 가입하였을 당시에는 아직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적용범위를 양심

적 병역거부의 권리로 확장시킨 일반논평 22호를 공표하지 않았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

인들은 당사국이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그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의 회원국이 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및 2004

년에 아무런 반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5.6 2012년 1월 16일 진정인들은 위원회에 2011년 8월 30일의 두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

이 기술하였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제18조를 포함한 자유권규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해석은(...) 단지 규약 당사국에 대한 권고

적 의미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유권규약이 필연적으로 양심적

6) 미국 연방대법원,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et al. v. Barnette et al, 319 U.S.

624,63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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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인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효력을 미치

지도 않는다.’7)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

심리적격 심사

6.1 진정에 포함된 청구를 심리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자유권규약 선택의

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

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6.3 위원회는 2.1항에서 언급된 16명의 진정인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진정인들이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4년

7월 15일 한국의 대법원과 가장 최근의 2011년 8월 30일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군대에 복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결정하였고, 대한

민국 최고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종국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진정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해 당사국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본 사건 심의를 방해받지 않는

다고 간주한다.

6.4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심리적격에 관한 그들의 주장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간주하고, 규약 제

18조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7.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본

진정을 심의하였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의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로 인해 진정인들이 기소되어 구금되

었으므로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동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당사국이 이전 진정사건들8)에서 제시한 답변, 특히 국가안보,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

사이에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점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견해9)를 변경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7.3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자유들의 기본적 특성은 규약 제4항 제2조에 기술

된 바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서 조차 훼손될 수 없다는 일반논평 제22호를 상기한다. 비록 규약

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24, 2010헌가16, 2009헌가7, 2010헌

가37, 2008헌바103, 2009헌바3 문단 3.3.2.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허가12,

2009헌바103(병합) 문단 3.4.2.1.
8)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2006. 11. 3.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 번호 1593-1603/2007, 2010. 4. 30.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9) 상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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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는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도출된다는 위

원회의 견해를 재확인한다.10) 위원회는 나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견지한

신념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점에 주목한다. 대체적 민간 복무의 가능성이 배

제된 의무복무제도는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서 법을 어기거나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양심상 신념을 공표할지 여부

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 놓여지게 됨을 의미한다.

7.4 그러므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권에 내재되어 있음을 반

복하여 밝힌다. 만약 의무적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원한

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 영역 밖의,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

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11)

7.5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그 종교를 신봉한다는 데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이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자행되

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거부에 대한 제재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다.12)

8. 자유권규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들이, 각 진정인

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그 범죄기록(criminal records)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

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포함된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

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 상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

어진 경우에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

는 당사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

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10) 예컨대, 진정사건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100인 대(對) 대한민국, 2011. 3. 24. 채택된 견

해 참조
11) 예컨대,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e Sarkut v. Turkey, 2012. 3.

29. 채택된 견해, 문단 10.4. 참조
12) 예컨대, 진정사건 번호 1642-1741/2007, 정 기타 대(對) 대한민국, 2011. 3. 24. 채택된 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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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ng-nam Kin 김종남 195. Dae-ho Shin 신대호

2. Hyun-suk Kang 강현석 196. Jae-gul Yoon 윤재걸

3. Ue-dong Jeong 정의동 197. Hyo-jae Choi 최효재

4. Hyun-ju Shin 신현주 198. Tae-ho Eom 엄태호

5. Jun-tae Park 박준태 199. Tae-hyun Hwang 황태현

6. Seung-tae Kim 김승태 200. Sung-yong Kim 김성영

7. Joon-ho Seok 석준호 201. Jae-min Seol 설재민

8. Hee-won Choi 최희원 202. Sang-yeon Won 원상연

9. Yang-ho Jung 정양호 203. Chung-won Jeong 정충원

10. Jung-hoon Kwon 권정훈 204. Don-bum Joh 조돈범

11. Su-min Park 박수민 205. Chang-hwan Kim 김창환

12. Jun-won Seok 석진원 206. Su-won Lee 이수원

13. Seul-gi Hong 홍슬기 207. Young-bin Oh 오영빈

14. Bong-june Kim 김봉준 208. Jin-bum Park 박진범

15. Hyung-chan Kim 김형찬 209. Dong-hwan Kim 김동환

16. Hyun-je Kim 김현제 210. Sol Kim 김 솔

17. Yeo-ma-ye Na 나여마예 211. Byeong-joo Ko 고병주

18. Jae-il Hong 홍재일 212. Jung-ho Lee 이정호

19. Hyung-won Kang 강형원 213. Byung-hyun Oh 오병현

20. Kyung-hee Jo 조경희 214. Sung-ryong Oh 오성룡

21. Da-woon Jung 정다운 215. Ki-soo Song 송기수

22. Tae-song Kim 김태성 216. Sung-hyun Yoon 운성현

23. Kyu-dong Park 박규동 217. Sung-wan Go 고성완

24. Geon-uk Kim 김건욱 218. Se-hee Han 한세희

25. Sul-gi Kwon 권슬기 219. Joon-tae Hwang 황준태

26. Gyeong-su Park 박경수 220. Deuk-soo Kim 김득수

27. Chan-ho Eom 엄찬호 221. Hyo-sung Kim 김효성

28. Bit Han 한 빛 222. Jae-won Kim 김재원

29. Soon-hyun Hwang 황순현 223. Pil-young Kim 김필용

30. Jae-ha Lee 이재하 224. Tae-won Kim 김태원

31. Hyung-ju Kang 강형주 225. Sung-hun Ko 고성훈

32. Jun-seok Oh 오준석 226. Jeong-tae Lee 이정태

33. Jung-hyun Seo 서정현 227. Su-hyeon Park 박수현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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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Jae-chul Chung 정재철 228. Hye-gang Seo 서혜강

35. Sung-il Jang 장성일 229. Sung-yub Jung 정성엽

36. Ki-yong Kim 김기용 230. Dae-hyun Kang 강대현

37. Dong-il Song 송동일 231. Ja-won Kim 김자원

38. Hyun-sung Ha 하현성 232. Jung-woo Kim 김정우

39. Sung-min Chung 정성민 233. Kyung-min Kim 김경민

40. Min-jae Kim 김민재 234. Hae-joon Kwon 권해준

41. Byong-oh Ko 고병오 235. Sang-suk Lee 이상석

42. Sun-il Kwon 권선일 236. Ji-yun Park 박지윤

43. Young-nam Choi 최영남 237. Young-jae Park 박영재

44. Ji-won Min 민지원 238. Young-wook Park 박영욱

45. Yeo-reum Yoon 윤여름 239. Dong-in Seon 선동민

46. In-hee Kim 김인희 240. Ji-min Ham 함지민

47. Jeong-hun Ko 고정훈 241. Yoon-suk Kim 김윤석

48. Tae-ik Kwan 권태익 242. Kwang-eun Lee 이광은

49. Jin-woong Kim 김진웅 243. Hee-min Park 박희민

50. Ki-bok Sung 성기복 244. Neong-kul Park 박넝쿨

51. Sang-il Ma13) 마상길 245. Seong-il Park 박승일

52. Kyong-nam Choi 최경남 246. Sung-yoon Park 박성윤

53. Seul-gi Lee 이슬기 247. Jun-sub Shim 심준섭

54. Jin-taek Choi 최진택 248. O-nam Song 성오남

55. Yun-taek Hong 홍윤택 249. Hyun-woo Choi 최현우

56. Eun-sang Lee 이은상 250. Il-jung Jo 조일정

57. Young-il Jang 장영일 251. Jeong-duk Kim 김정덕

58. Chang-yang Jung 정찬양 252. Seung-woo You 유승우

59. Jin-geun Kim 김진근 253. Tae-jong Yu 유태종

60. Seon-kyum Kim 김선겸 254. Hyun Baek 백 현

61. Min-kyu Park 박민규 255. Cheong-won Bang 방청원

62. Do-in Jun 전도인 256. Sung-kook Jo 조성국

63. Kyu-myung Jung 정규명 257. Hong-won Kim 김홍원

64. Min-spp Kang 강민수 258. Sang-goo Lee 이상구

13) 마상길, 최경남, 이슬기, 최진택, 홍윤택, 이은상, 장영일, 지원일, 김광현, 최승호, 정형모, 김지

웅, 정용헌, 이강희, 이지원, 박병관은 하급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상소는 고등법

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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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Yeong-chang Yu 유영창 259. Sung-won Lee 이성원

66. Sung-hyun Son 손성현 260. Mun-gye Min 민문규

67. Suk-dong Kim 김석동 261. Han-gyol Soun 손한결

68. Doc-ho Her 허덕호 262. Jun Yu 여 준

69. Yang-hyun Ko 고양현 263. Kyeong-tae Kang 강경태

70. Jung-woo Hong 홍정우 264. Han-gil Lee 이한길

71. Kyoung-soeb Lee 이경섭 265. Kyoung-jun Lee 이경준

72. Min-kyu Lee 이민규 266. Heung-soo Reu 유흥수

73. Jun-cheol Yoon 윤준철 267. Gyo-sik Bae 배교식

74. Jong-min Jang 장종민 268. Seung-sik Bae 배승식

75. In-goon Kim 김인군 269. She-Young Kim 김세영

76. Myeong-seob Kim 김명섭 270. Seung-gwan Back 박승만

77. Sung-ho Kim 김성호 271. Ki-hoon Choi 최기훈

78. Yong Kim 김 용 272. Chang-hoon Jeon 전창훈

79. Young-joon Kwon 권영준 273. Seung-hwan Kim 김승환

80. Hee-sung Lee 이희성 274. Dong-yoon Lee 이동윤

81. Joo-min Park 박주민 275. Sung-min Park 박성민

82. Jung-joo Park 박정주 276. Jun-ho Son 손준호

83. Hyun-dong Yang 양현동 277. Seong-ki Jung 정승기

84. See-won Kim 김세운 278. Yong-hwa Kim 김용화

85. Oh-hyun Kwon 권오현 279. Gang-geon Lee 이강건

86. Jue-hune Park 박주훈 280. Jung-geun Yoo 유정근

87. Deok-min Ahn 안덕민 281. In-jae Han 한인재

88. Chung-jeol Lee 이중철 282. Ha-rim Min 민하림

89. Ho-young Lee 이호영 283. Chan-hyuk Joun 전찬혁

90. Jun-young Lee 이준영 284. Seok-min Lee 이석민

91. Chul-seung Yang 양철승 285. Joon-Young Ahn 안준영

92. Jin-hwang Kim 김진황 286. Young-jae Kim 김영재

93. Hyun-woo Lee 이현우 287. Sun-pil Hwang 황선필

94. Ki-taek Lee 이기택 288. Doo-sup Kim 김두섭

95. Hak-in Oh 오학인 289. Hyun-sub Kim 김현섭

96. Barl-keun Lee 이밝은 290. Jae-jun Kim 김재준

97. Ju-hak Lee 이주학 291. Seung-hyun Jung 정승현

98. Song-taek Jeong 정송택 292. Chung-yeol Choi 최충열

99. Ji-won Park 박지원 293. Jae.hee Kim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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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Sung-hyun Choi 최성현 294. Dong-hwan Ko 고동환

101. Sa-em Park 박샘 295. David Shin 신다윗

102. Jin-gon Kim 김진곤 296. Sang-hyun You 유상현

103. Kwang-nam Kim 김광남 297. Dong-geun Kim 김동근

104. Tae-hoon Uhm 엄태훈 298. Cheon-ha-tongil Jeon 전천하통일

105. Young-hoon Jang 장영훈 299. Seung-jin Jeon 전승진

106. Woo-jin Jung 정우진 300. Hyun-il Jin 진현일

107. Myung-jin Kim 김명진 301. Chong-jul Kim 김충절

108. Sung-gyu Kim 김성규 302. Myoung-chul Lee 이명철

109. Jun-hyung Cho 조준형 303. Yeng-gol Nam 님영걸

110. Hyuung-duk Jeon 전형덕 304. Hyung-min Sim 심형민

111. Jae-myeong Kim 김재명 305. Suk-hun Kang 강석헌

112. Kyung-hoon Kim 김경훈 306. Kang-surk Kim 김강석

113. Jin-ho Park 박진호 307. Jung-kyu Kim 김정규

114. Dae-an Kim 김대안 308. Kyung-yong Yoon 윤경용

115. Jae-sung Kim 김재성 309. Tae-jae Kim 김태재

116. Jeong-hwan Lee 이정환 310. Dong-wook Kim 김동욱

117. Jae-min Lee 이재민 311. Keun-hi Choi 최근호

118. Jun-yeol Song 송준열 312. Tae-jong Park 박태종

119. Sung-min Choi 최성민 313. Woan-suk Suh 서완석

120. Tae-jin Jeon 전태진 314. Ji-min Yu 유지민

121. Young-il Lim 임영일 315. Da-woon Kim 김다운

122. Jae-yoon Lee 이재윤 316. Youl-eui Ko 고열의

123. Sang-yoon Lee 이상윤 317. Byung-joon Lee 이병준

124. Jong-chan Shin 신종찬 318. Byeong-woo Do 도병우

125. Jun-cheol Shin 신준철 319. Jeong-hun Kim 김정현

126. Ji-min Kim 김지민 320. Sung-chan Kim 김성찬

127. Bok-jin Lee 이복진 321. Yul-song Lee 이율송

128. Sung-geun Lee 이성근 322. Ho-sung Son 손호성

129. Young-hak Lee 이영학 323. Jun-hyuk Kim 김진혁

130. Jae-won Park 박제원 324. Jun-young Kim 김준영

131. Ji-ho Yoon 윤지호 325. Woon-pyo Hong 홍운표

132. Si-ik Ryu 유시익 326. Chul-min Kim 김철민

133. Kyeong-ho Lim 임경호 327. Dong-soo Park 박동수

134. Seung-min Roh 노성민 328. Dong-jin Kim 김동진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75

135. Young-il Cha 차영일 329. Sung-mo Kim 김성모

136. Young-gwang Son 손영광 330. Hyun-sang You 유현상

137. Dong-seok Yoon 윤동석 331. Dong-jun Choi 최동준

138. Ji-sang Eun 은지상 332. Dong-seon Choi 최동선

139. Hang-kyoon Kim 김행균 333. Won Huh 허 원

140. Jeong-ro Kim 김정로 334. Ki-ryang Kim 김기량

141. Man-suk Kim 김만석 335. Jin-hyuk Lee 이진혁

142. Jong-min Lee 이종민 336. Young-man Kim 김영만

143. Ki-bum Uhm 엄기범 337. Su-won Lee 이수원

144. Young-su Kim 김영수 338. Su-je Park 박수제

145. Jae-hyuck Oh 오재혁 339. In-chang Park 박인창

146. Ji-hoon Park 박지훈 340. Seung-gyu Choi 최승규

147. Ji-chang Jeon 전지창 341. Dong-sub Kim 김동섭

148. Dong-ho Kang 강동호 342. Sung-min Choi 최성민

149. Hyun-min Lee 이현민 343. Sung-woo Cho 조성우

150. Jae-hyuk Lee 이재혁 344. Sung-yup Ha 하성엽

151. Lee-seok Kang 강이석 345. In-kyu Choi 최인규

152. Jong-joon Lee 이종준 346. Jin-kyu Lee 이진규

153. Sung-jin Yoon 윤성진 347. Kyung-soo Lee 이경수

154. Yong-min Jeong 정영민 348. Ju-ho Choi 최주호

155. Kwang-min Kim 김광민 349. Sung-min Joo 주성민

156. Geum-dong Lee 이금동 350. Yoon-sik Kang 강윤식

157. Ji-hun Shin 신지훈 351. Dae-sung Yoon 윤대성

158. Jin-hak Song 송진학 352. Joon-hwee An 안준휘

159. Sung-geon Ye 예성건 353. Seung-ha Bang 방승하

160. Kwang-hyun Ahn 안광현 354. Sung-jin Han 한성진

161. Jun-hyung An 안준형 355. Hae-won Lee 이해원

162. Bo-ram Han 한보람 356. Su-kwang Chae 채수광

163. Ho-jin Hwang 황호진 357. Hae-nam Jo 조해남

164. Jeong-keun Jang 장종근 358. Il-joong Lee 이일중

165. Nam-ho Kim 김남호 359. Jeong-pyo Lee 이정표

166. Byoung-oh Ko 고병오 360. Min-che Yoon 윤민채

167. Jong-min Lee 이종민 361. In-chan Hwang 황인찬

168. Kyung-hoon Na 나경훈 362. Da-Hyung Kim 김다형

169. Jung-won Park 박정원 363. Sang-wook Yang 양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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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Chang-suk Kim 김창석 364. Kyung-ho Kim 김경호

171. Jin-hee Kim 김진희 365. Hyun-jin Lee 이현진

172. Hyun-seok Lee 이현석 366. Young-ho Son 손영호

173. Bok-young Roh 노복영 367. So-chul Yoo 유소철

174. Jin-myung Yang 양진명 368. Ji-hwan Yoon 윤지환

175. Su-min Kim 김수민 369. Jin-sung Lee 이진성

176. Sung-sil Kim 김성실 370. Jun-ho Bae 배준호

177. Tae-hee Lee 이태희 371. Sang-il Jung 정상일

178. Hyung-min Lim 임형민 372. Dong-hyeon Kim 김동현

179. Sam Lim 임샘 373. Kwang-sung Lee 이광성

180. Jin-gi Park 박진기 374. Jong-in Lim 임종인

181. Jong-hwan Park 박종환 375. Ho-young Noh 노호영

182. Kyung-bin Park 박경빈 376. Won-il Ji 지원일

183. Kook-chun Seol 설국천 377. Kwang-hyun Kim 김광현

184. Dong-deuk Sin 신동득 378. Seoung-ho Choi 최승호

185. Gil-ho Song 송길호 379. Hyoung-mo Jeong 정형모

186. Sung-pyo An 안성표 380. Ji-woong Kim 김지웅

187. Jun-song Choi 최준성 381. Yong-hun Jeung 정용훈

188. Won-suk Choi 최원석 382. Gang-hee Lee 이강희

189. Chong-ouk Kim 김종욱 383. Jin-woo Lee 이진우

190. Dong-yun Kim 김동균 384. Byoung-kwan Park 박병관

191. Doo-il Kim 김두일 385. Se-ek You 유시익

192. Jae-min Park 박재민 386. Jun-sun Shim 심준섭

193. Ji-hoon Park 박지훈 387. Hyun-kyu Moon 문현규

194. Joon-kyu Park 박준규 388. Gook-il Jang 장국일

첨부

Mr. Michael O'Flaherty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나는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Atasoy, Sarkut 대 터키,

정민규 등 100인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별개의견으로 밝혔듯이 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설득력 없는 논

리를 채택하였다. 나는 위원회가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사건과 이전 사건들에서 쓰여 졌던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tasoy와 Sarkut 건과 정민규 등 100인 사건의 결정에서 이미

나는 나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기술하지는 않는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

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Mr. Walter Kӓlin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나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진정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

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진정인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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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당사국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진정사건 Nos. 1321/2004와 Nos.

1322/200414)와 같은 이유로 결정되었어야 했다.

나는 다수 위원들이 Atasoy, Sarkut v. Turkey15) 사건에서 채택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발전시킨

논거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7.3항에서 다수 위원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제11항을

상기하면서,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제18조에서 도출됨”을 강조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

에 따라 견지한 신념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민간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배제한 의무 군 복무제도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여 개인의 양심상 신념을 표

명하도록 강제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논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수 위원이 일반논평 제22호를 언급한 것은 불충분

하다: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위원회는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신념을

표명할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후자를 언급하면서(다수의견에 의해 생략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두 가지 요소, 즉 군 복무가 양심적 요구와 불일치한다는 강한 신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서 이러한 신념을 표명하는 것에 기초함을 지적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내면의 신념 공표 강제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

로 공표할 권리는 동 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규약 제18조가 정한 이들 두 권리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경시함으로써, 다수 의견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한 양심상

의 결정은 그 표명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특권적 행

위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신념들은 그러한 보호를 받을 가치

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수 의견에 따르면 양심상의 이유로 납세나,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

대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념의 표명과 제한 될 수 있는 신념 표현을 구별 짓는 기준은 무엇

인가?

다수 의견의 접근법은 내심의 자유는 심지어 사상, 양심, 신념, 믿음이 당국이나 여론에 의하면 저열

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양심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고, 결국에는 이를 위태롭게 만든다. 만약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

에 대한 내심의 확신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자유

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면 양심적 신념의 표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의 전

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복무가 오로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인정되는 한, 그들은 왜 군 복무

를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자신이 사상과 신념을 공표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는 침묵할

권리이지 어떠한 이유 제시 없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군 복무로부터 면제되는 것)가 아니

다.16)

14)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15)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a sarkut v. Turkey, 2012. 3. 29. 채택

된 견해에서 위원회 의원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Mr. Walter Kӓlin의 별개의견(동의하는) 참조
16)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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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

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우리는 당사국이 동 규약 제18조에 따른 진정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

하나 다수 의견이 개진한 이유와는 다소 다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의견 중 7.3항 및 7.4항

에서 다수 의견은 일련의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실제로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의 일부로 보기보다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신념을 보유할 권리의 일부로 보는 최

근의 추세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17)의 동의 의견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제로 신념 표명의 한 예로 취급하는 위원회의 초기 접근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 우리는 또한 위원회가 이전 사건에서 초기의 접근 방법을 당사국의 상황에 적용

하여 판단한 바처럼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린다.18)

우리는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별도로 몇가지 의견을 덧붙여 기술한다.

첫째, 우리는 동 위원회와 개별 위원들이 접근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고안하기 위해 기울인 노

력에 감사하나, 설득력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위원회가 절대적으로 보

호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실제로 제3항에 따라 비례적 제한을 받는 신념 표명의 자유로 여겨지는

다른 평화적 활동들이나 규약에 의해 공유된 가치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종교적 활동

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기타 종교적 활동들 역시 존중받아야

하나 상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다수 견해의 7.3항은 개개인이 자신들의 양심에 반하지 않기 위해 신념 공표를 강요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강조가 표면상 중립적인 규칙으로부터 종교상의 이

유에 의한 면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일반적인 접근법, 즉 통상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교

적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의 다수 의견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외에 당사국의 징

병법의 어떠한 특수한 특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교적 의복을 특별히 색출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

는 것이 동 위원회의 분석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였던 Bikramjit Singh v. France19)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징병법이 외관상 종교적 관행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심지어 그러한 상황에서도 위원

회는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국에게 종교적 관행을 겨냥한 제한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어떻게 상응하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유사하게 여기에서 당사국의 주장

을 검토하더라도 그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인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

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

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17)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e Sarkut 대(對) Turkey, 2012. 3. 29.

채택된 견해(위원회 위원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Mr. Walter Kaelin의 별개의견(동의하는))
18)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 진정사건 번호 1593-1603/2007,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2010. 3. 23. 위원회

에 의해 채택된 견해
19) 진정사건 번호 1852/2008, Bikramjit Singh v. France, 2012. 11. 2.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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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Fabián Salvioli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1. 나는 김종남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진정사건 번호 1786/2008) 사건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에

동의한다. 그리고 2011. 3. 24. 역사적인 날에 채택된 진정 1642~1741/2007 결정(정민규 등 100인 대

대한민국) 및 2012. 3. 29. 채택된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진정 1853/2008, 1854/2008) 결정에

서 거듭 강조되었던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법을 통합 정리한 위

원회의 이 사건 의견에 제시된 모든 주장들에 동의한다.

2. 본 사건인 김종남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진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기 전의 위원회 토론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설명하였다.

3.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의 동의 의견에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전까지 동 위원회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으로 선언한 결정은 의무 군 복무제도 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 규

약 제18조 제3항의 심사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하였던 위원회의 이전 견해에서 벗어나) 정민규 등 100

인 대(對)사건 이후로 동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현 시대의 국제법상 양심의 자유의 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4. 정민규 등 100인 대(對) 대한민국,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인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거듭 주장된 바처럼 위원회는 지금까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의 상당한 진전을 반영하여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5.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하며, 따라서 의무 군 복

무 제도는 신념, 종교를 실행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념, 종교를 보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6. 자유권규약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따라 국가가 더 이상 개인에게 군 복무를 강요할 수 있는 가능

한 명분이나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을 하였고, 그것은 법적으로 견고하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7. 반대로 위원회 내 소수 입장은 인권에 대한 보다 나은 보장과 규약의 대상과 목적의 더 나은 실

현을 담보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소수 의견의 지지를 받는 이전의 해석을 계속해서 적

용한다면, 국가는 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개인에게 그 의지에 반하여 무기 사용, 무력충돌 관여, 죽음

과 심지어 타인을 살해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강요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8.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이 동 규약의 목표와 목적을 더 충실히 실현하겠는가? 어떤 해석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효과적인 적용에 더 기여하는가? 어느 것이 개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겠는가? 대답은 명백하며, 위원회는 사건을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야 한다.

9.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더 나은 국제

적 보장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퇴보가 될 것이다.

10. 위원회는 규약 제18조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할 때 국가들은 이 점을 주의하고 조약상의 책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11.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 군 복무

제도는 과거의 일이 되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던 억압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위원회는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개인진정 사건을 처리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

러한 진보적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

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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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3형제9

550호

2013압제

208호
신은광외3명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피해자

불상
2 LED TV 1개

2013형제9

550호

2013압제

208호
신은광외3명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피해자

불상
3 리모콘 1개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

대상자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원)

2013형제

9670호

2013압제

340호
김영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

불상자들

15호 팬티(여성용) 1장

16호 가방(검정색) 1개

1. 다음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